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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반건축물의 위반사항 건축물대장 기재 의무화 등 제도개선

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(☎ 044-201-3770)

 위반 건축물의 경우 최초 시정명령 시 건축물대장에 기재하여 선의의 피해를 

방지하고 건축물대장에 유지관리 점검 여부 등이 기록되어 건축물의 성능 유지 

및 안전성 확보가 쉬워집니다.

∙ 그동안 법령 위반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건물을 사들였을 경우 벌금이 

매수자에게 전가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나, 지자체가 위반 건축물에 대해 

최초 시정명령을 내리는 시점에 건축물대장에 위반사항을 기재하도록 해 법규 

위반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.

∙ 또한 10년 이상 된 대형 상가와 업무시설 등은 전문기관의 유지관리 점검 여부 

등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해 건축물 소유자와 관리자의 자발적 상시유지·관리가 

가능합니다.

∙ 아울러 건축물 대지 안에 법령상 조성토록 되어 있는 휴게 시설 등의 공적공간

(공개공지, 조경 및 건축선 후퇴 등)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건축물대장의 

현황도면에 면적 등 표시를 의무화해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이 제공되도록 관리 

됩니다.

 ☞ (참고) 국토교통부 홈페이지>국토교통뉴스>보도자료>건축물대장에 기재 시기, 방식 개선하여 매매피해, 

공개공지 사적 차단

<위반건축물의 위반사항기재시기 개선 및 건축물점검보고일 등의 기재>

‣ 추진배경 : 불법증축 등 위반사항 건축물대장 기재 의무화

‣ 주요내용  

  ① 위반건축물의 최초 시정명령시 위반내용을 건축물대장에 기재

  ② 건축물대장에 점검보고일자, 다음점검기간 등을 기재 및 관리

  ③ 건축물현황도의 배치도에 추가로 공적공간(공개공지 등) 현황 작성을 의무화

‣ 시행일 : 2014.1


